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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10659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권민지, 김남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정성윤, 강석훈,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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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설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프랑스 사이에 제1차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여 8년간 계속되었

는데, 1954. 7.경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베

트남민주공화국(이하 ‘북베트남’이라 한다)과 그 이남의 베트남공화국(이하 ‘남베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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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으로 분단되었다. 위 분단 후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하 ‘베트콩’선’이라 한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1961. 12.경 베트남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결정하면서 제2차 베트남전쟁(이하 제2차 

베트남전쟁을 ‘베트남전’이라 한다)이 발발하게 되었다. 

  나.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 초기에는 군사고문단 위주의 파병과 북베트남에 대한 폭

격의 형태로 베트남전에 관여하다가 1965. 2.경부터 미군 전투병을 대규모로 파병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전에 본격 개입하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1964. 7.경 대한민

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1964. 9.경 의료진과 공병을 파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미국 정부의 전투

병 파병 요청에 따라 1965. 10.경 수도사단 맹호부대, 십자성부대, 해병 제2여단 청룡

부대, 1966. 9.경 제9사단 백마부대를 각각 퀴논, 캄란, 나트랑 등의 지역에 파병하였

다. 대한민국군은 위 무렵부터 1973. 3.경 베트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베트남의 각 지역

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는 B생으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

이다. 원고는 베트남 꽝남(Quảng Nam)성 디엔반(Điện Bàn)현 탄퐁(Thành Phong)사

[1975. 이후 디엔안(Điện An)구로 지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C[이하 

‘C 마을’이라 한다] 출신으로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 D은 1967

년 사망하였고, 1968. 2.경을 기준으로 어머니 E(E, 1934년생), 오빠 F(F, 1953년생), 

언니 G(G, 1957년생), 남동생 H(H, 1963년생)이 있었다.

  라. C 마을은 1968년 당시 행정구역으로 꽝남성 디엔반현 주이 쑤옌(Duy Xuyên)사

의 작은 마을로서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ĐàNẵng)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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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으로 향하는 디엔반현 1번 국도(이하 ‘1번 국도’라 한다) 부근에 있다. 베트남의 남

북을 잇는 1번 국도에는 미 해병대와 남베트남 민병대가 연합하여 만든 연합작전소대

(CAP, Combined Action Platoons, 미군이 정보수집을 위해 조그마한 개별 단위부대로 

편성한 소대를 말한다)가 주둔하고 있었다. 

  마.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1968. 1. 31. 구정(음력 설날) 새벽, 베트남 각지에서 대

대적으로 공격(이른바 ‘구정공세’라 한다)하였다. 이들의 봉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미군, 

남베트남군 등이 바로 반격하면서 베트남 전역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바. 대한민국군 중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이하 ‘해병 제2여단’이라 한다)가 추라이

(Chu Lai) 지역의 병력을 호이안(Hội An) 지역으로 전환배치 하는 비룡작전을 종료한 

직후인 1968. 1. 30. 북베트남군은 휴전 약정을 어기고 대규모 공세를 계획, 북쪽으로 

진격하여 호이안, 디엔반 등을 점령하고, 다낭을 공격할 것이 예상되었다. 

  사. 이에 해병 제2여단은 전술책임지역인 꽝남성 일대[히에우년(Hiếu Nhơn), 디엔반 

대부분, 주이쑤옌]에 걸쳐 구정공세를 펼치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공격을 방어한 다

음 격퇴하고, 도주하거나 흩어진 상대편 군대의 잔여 병력을 수색하고 섬멸하는 괴룡1

호 작전을 실시하였다. 괴룡1호 작전은 1968. 1. 30.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진행되었

는데, 해병 제2여단은 그 과정에서 미군과 연계한 넛크래커(Nut Cracker) 작전을 펼치

고, 민간인들을 거주하던 마을로부터 소개하여 수용시설로 이동시켰으며, 마을에 숨어

든 베트콩을 탐색하는 진공작전(眞空作戰)을 전개하였다. 

  아. 원고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대대 제1중대(이하 ‘이 사건 1중대’라 한다) 소

속 군인들이 1968. 2. 12. 고의로 민간인인 원고와 원고의 오빠 F에게 총을 쏴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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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6, 30, 33, 4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1965. 9. 5.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서 제19조는 국군에 

의해 발생한 월남 국민의 피해는 한국과 월남 양국 사이의 협상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

하고 있는데, 위 약정은 이 사건 소와 같이 월남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2) 또한 한․미 군사실무 약정서 제15조에 따른 한․미 보충실무약정서는 ‘주월 한

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주월 한국군 소청사무

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지불보증은 미국이 한다’고 하고, ‘주월 한국군의 전투준비, 전

투작전, 전투 후 복귀 중 발생한 월남 정부나 개인의 손해에 관한 사건인 전투소청사

건은 소청사건이 발생한 곳의 동장, 군수, 성장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약정에 따라 정부 간의 협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당시 월남 국민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한․월 군사 실무 약정서는 1965. 9. 5. 대한민국 I 육군 소장과 남베트남의 J 육

군 소장 사이에 체결되고, 그 다음날 체결된 한․미 군사 실무 약정서 역시 대한민국 I 

육군 소장과 미국의 K 육군 소장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또한 한․미 보충실무약정서는 

월남 주재 미 군사원조 사령부 참모장이었던 K과 대한민국군 사령부 부사령관인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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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체결되었다. 

  ② 한․월 군사실무 약정서 제19조는 ‘한국군 요원에 의하여 가해진 월남공화국정부 

또는 국민의 물자 및 인명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월 양국정부 당국 간에 별도 

협상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한․미 군사실무 약정서 제15조는 ‘전투 또는 비전투 활동 시 한국군이 가한 월

남정부나 개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의 보상은 별도 약정서에 따른다’고 하고, 이에 따른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제1, 3조는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지불보증은 미국이 한

다’고 하고 있으며,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부속서 A 제4, 5조는 ‘주월 한국군의 전투

준비, 전투작전, 전투 후 복귀 중 발생한 월남 정부나 개인의 손해에 관한 사건인 전투

소청사건은 소청사건이 발생한 곳의 동장, 군수, 성장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정하

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실무 약정서 등’이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실무 약정서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과 월남, 한국과 미국

의 군사 당국 간에 체결된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볼 

수 없어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①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을 조약 체결권자로 정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

조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부장관, 외교공관장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의 

대표 등 외에는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다. 즉, 조약은 일정한 범위의 국

가의 대표(또는 대표 자격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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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월 군사 실무 약정서와 한․미 군사 실무 약정서, 한․미 보충실무약정

서를 체결한 당사자들이 조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조약체결권자가 아니고, 이들이 이 사건 실무약정서 등 체결 당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무약정서 등은 3국의 군사 

실무에 관한 기관간의 합의에 불과하고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실무 약정서 등은 외교부의 조약 목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한․미 보충실무약정서 부속서 A 제4조 및 제5조가 한국군에 의한 월남 민간인 

피해에 대한 전투소청사건은 소청사건이 발생한 곳의 동장, 군수, 성장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정한 것은 한․미간에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베트남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한․월 군사실무약정서 제19조는 월남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한․월 양국정부 당국 간에 별도 협상에 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

로서 별도의 구체적인 협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

렵다. 

  3) 한․월 군사실무약정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실무 약정서 등만으로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국가 간 합의에 따른 배상 방식 

외에 피해자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7조가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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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등을 통해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으

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가배상법 제7조는 대한민국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

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

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

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외

국에서 정한 요건이 대한민국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아 중요한 점에

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

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

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

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참조).

  3) 베트남 민법 제598조는 ‘국가는 국가배상책임법에 따라 공무집행자(법집행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 제2조 및 제

3조는 ‘공무 수행자에 의해 물질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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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을 내외국인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해당 조문의 영문본, 국문본 및 원문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와 같다]. 나아가 베트남 헌법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베트남 법률에 따

라 생명, 재산 및 정당한 권리, 이익의 보호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고(베트남 헌법 제30

조, 제48조),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65조, 행정소송법 제299조는 외국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할 때 베트남 시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하여 절차상 권리와 의

무를 보장하고 있다[해당 조문의 영문본, 국문본 및 원문은 별지 1 목록 제 3 내지 5

항 기재와 같다].

  4) 위와 같이 베트남 민법과 국가배상책임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

민국 국가배상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배상청구

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을 인정할 

수 있다. 

3. 준거법의 결정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 국군이 1968. 2. 12. 베트남 전쟁 중 고의로 민간인인 원고와 원고

의 오빠(F)에게 총을 쏴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므

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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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C 지역이고, 당시 남베트남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의 준거법은 그 당시 시행되던 남베트남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준거법 지정의 원칙과 예외 

  1)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된 국제사법 부칙 

제3조(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

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개정 전 국제

사법(이하 ‘개정 전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32조가 적용된다. 

  2)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개정 전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은 ‘불법행위

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제2항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

가의 법에 의한다.’,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

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 정한다. 제33조는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제32

조 규정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개정 전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지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현행 국

제사법 제52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제33조)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이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 그 다음이 공통의 속인법(제32조 제2항)이고, 

이러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불법행위지 원칙(제32조 제1항)이 적용된다.  

  3) 한편, 개정 전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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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1)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이나 공통의 속인법

(제3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불법행위지 원칙(제32조 제1항), 준거법 지

정의 예외(제8조 제1항),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제33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은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준거법 선택 내지 양 당사자 사

이의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① 국제사법의 모든 준거법 연결원칙은 해당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

을 지정하는 것이다. 국제사법 조항을 적용한 결과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원칙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서 국제사법이 향하는 올바른 연결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거법 지정에 대한 일반적

인 예외규정으로 제8조 제1항을 두고 있다. 

  ② 개정 전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 불법행위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거소를 기준으로 하는 공통의 속인법(제32조 제2항),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과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제33조) 등에 의해 불법행위지 원칙을 다소 완화하고 있을 뿐 

불법행위의 다양한 유형별로 그에 대한 특칙을 두지는 않았으므로 예외조항을 활용함

으로써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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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를 규율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능력, 

위법성, 인과관계, 귀책사유, 손해배상청구권자,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손해배상

의 방법과 종류, 범위, 금액은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도 

준거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베트

남 민간인인 원고 등에게 총격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 가족들을 살해한 것이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

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하였던 것이고,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련의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군사작전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군인이 소속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가장 유효, 적절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은 국가(대한민국)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과 배

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 2조), 그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내국인지 

외국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나아가 외국인이 피해자일 경우 해당 국가와의 상호보증이 

있다면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조). 

  ⑤ 개정 전 국제사법이 불법행위지 원칙을 취하는 이유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

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곳에서의 법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형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이라

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기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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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은 베트

남으로, 그 곳에서의 법의식(당시 해당 지역의 정부 상황을 보면 ‘남베트남법’이 되고,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베트남법’이 된다)을 기준으로 판단, 처리하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인 원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는 스스로 (남)베트남법의 적용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주

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이러한 준거법 선택을 존중함이 타

당하다.  

  ⑥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지법에 따를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남베트남법에 관해

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직권 조사를 다해도 

외국법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고, 법원(法源)에 관

한 민사상 대원칙에 따라 외국관습법의 의하고, 외국관습법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조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데(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리의 내용이 현행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이나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

이 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법정채권 전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후적 합의로 대한민국 법(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제33조),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가장 우선한다. 이러한 사

후적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불법행위 내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는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서도 다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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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사후적 합의

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1중대 소속 성명불상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C 마을에서 고의로 민간인인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여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다른 가족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소속 군인들이 고의로 총격을 가해서 원고와 원고의 다른 가족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

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이 사건의 가해자가 대한민국군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부분의 근거들은 

피해자 측의 진술인데, 이들 진술만으로는 가해자가 대한민국군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군 심리전 요원들은 해병 제2여단을 포함해 대

한민국군을 상대로 다양한 심리전 활동을 벌였고, 베트콩과 협조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북베트남군, 베트콩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마을 주민조차도 가해군이 북베트남군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가해군이 대한민국군

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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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령 이 사건이 대한민국군에 의해 일어난 것이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비

롯한 C 마을 주민들을 베트콩이나 그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

이 있는 상황에서 교전 중 발생한 전투행위이거나 사고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0, 11, 13, 14, 16, 18, 21, 22, 23, 25 내지 30, 44,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M, N의 각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대대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68. 2. 12. 

08:00~10:30경 중대 기지를 출발하여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CAP D-2 

지점 부근에 도착하고, 이어 1번 국도의 CAP D-2 지점과 CAP D-1 지점 사이의 지점

(C 마을의 동쪽 지점)에 도착한 다음 1번 국도를 벗어나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나) 이 사건 1중대가 위와 같이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10:30~11:30경 C 마을을 

통과하던 중 북서쪽 방향으로부터 수십 발의 저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 1명

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각 1번 국도 쪽에서는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의 장갑차

(LVT) 1대가 지뢰에 파손되기도 하였다. 

  다) 저격을 당한 다음 이 사건 1중대는 10:30-15:00 사이에 C, O 마을 일대에서 수

색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1중대 중 일부(선두에 있던 1, 2소대로 추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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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수색하면서 집에 숨어 있던 주민들(주로 여성, 노인과 아이들이었다)을 끌어내 

몇 군데 공터에 모아 놓은 다음 뒤쪽으로 인계하고, 예정된 작전계획에 따라 서쪽에 

있는 Suoi Co Ca(강)까지 진격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같은 시각 중대 본부와 함께 

후방에 있던 일부 부대원(3소대로 추정된다)은 모여 있던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O과 C 마을 일대를 수색하면서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집을 불태웠다.  

  라) 당시 원고의 집에는 이모 P(P, 1936년생, 32세), 이모 아들 Q(Q, 1967년생, 이 

사건 총격 당시 약 생후 9-10개월 정도였다), 오빠 F(1953년생, 15세), 언니 G(1957년

생, 11세), 원고(8세), 남동생 H(1963년생, 6세), 그리고 놀러 온 이웃집 아이(12세) 등 

7명이 집에 있었는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나는 총소리를 

듣고 그 집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원고의 어머니 E(1934년생, 34세)는 

당시 외출 중이어서 그곳에 없었다. 

  마)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은 원고 집으로 와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 등으로 하여금 방공호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하고, 원고 가족 등이 차례로 방

공호 밖으로 나오자 현장에서 바로 총격을 가하고, 원고의 집을 불태웠으며(그 과정에

서 원고의 4촌 동생을 안고 있던 원고의 이모가 이를 말리자 총검으로 그녀를 찔렀

다),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의 이모, 원고의 4촌 동생(이모의 아들), 원고의 언니, 원고의 남동생, 

이웃집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는 복부에, 원고의 오빠(F)는 복부와 엉덩이 부

위에 각각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죽지는 않았다. 

  바) 원고의 어머니 E는 외출 중이었는데,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이 강제로 원고의 

어머니를 다른 주민들(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이었다) 십여 명과 함께 한 곳으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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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다음 총으로 사살하였다.  

  사) 원고와 오빠(F)는 이웃집에 피신하여 머물러 있다가 원고는 다시 엄마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같은 날 15:00경 이후 CAP D-2 연합작전소대

는 민병대원과 함께 순찰대를 조직하여 C 마을로 진입한 다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

존자들을 구조하고 시체들을 모았다. 연합작전소대 소속 소대원(R 상병)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오빠는 구조되어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여

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의 이 사건 1 중대 소속 성명 불상의 군인이 

집 내부의 방공호에 무장 없이 숨어 있던 원고의 이모, 어린 나이의 원고와 언니, 오

빠, 남동생 등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직후에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 원고와 원고의 

오빠(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가족(이모, 언니, 남동생, 4촌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원고와 원고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원고의 어머니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한 곳

으로 모아 놓고 그곳에서 사살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게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군복장을 한 베트콩이나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S사 사건’과 같이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이 대한민국군으로 위장하여 

민간인을 학살한 사례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대한민국군으로 변장한 베트콩의 소행

이거나 북한군의 소행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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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1969. 10. 발생한 이른바 ‘S사’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군이 베트남 전쟁 중 S

사의 승려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한․월 합동수사를 통해서 베트콩이 저

지른 다음 대한민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져 1969년~1971년 국내 언

론에 보도되었다.  

  ② 파월한국군전사(갑 제10호증의2, 제4권 75면)에는 1968. 2. 2. 해병 제2여단 제25 

중대가 T 마을(1) - U 마을(2)(C 마을을 기준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이다)을 수색하다

가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6명의 적(베트콩)을 발견하고 접전 끝에 사살하였다는 기록

이 있다. 

  ③ 대한민국군 1968. 2. 1.자 첩보보고에는 ‘북한군 1개 소대가 꽝남성 디엔반군 에

브이 25대대와 협조해서 한국군 CP와 부대에 침투 잠복 및 암살기도’라는 내용이 있는 

등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군이 심리전 요원 등을 파견하는 등으로 참전하였음을 짐작

케 하는 자료가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 대한 살상 행위는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이 저

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당시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로서 이 사건 1중대가 가해자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집 방공호에 대피해 있다가 이 사건 1중대에 발각돼 현장

에서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고, 구조된 원고와 원고의 오빠 F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서 연합소대에 의해 구조된 ‘V’과 ‘W’(갑 제16호증의1, 2), ‘X’(갑 제28호증의 1~2) 등

이 있고, 이들 모두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군이었음을 공통적으로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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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해자를 직접 봤고, 원고(당시 8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15세 이상으로 자신들이 직접 봤던 가해자가 대한민국군임을 충분

히 알아 볼 수 있었다. 특히, F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차례 대한민국군을 본 적

이 있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집 앞을 지나가는 대한민국군을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들 생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목격자로서 이 사건 1중대가 가해자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으로, 1번 국도 근

처의 CAP D-2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소대원으로, 1번 국도에서 이 사건 1중대가 C 마

을을 공격하는 장면을 지켜봤던 Y 중위, Z 하사, R 상병, AA, AB(갑 제16호증), 남베

트남 농촌개발단 소속으로 무전으로 한국군이 O과 C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동하여 1번 국도에서 이 사건 1중대가 C 마을을 공격하는 장면을 지켜봤던 

‘N’(증인 N의 증언)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모두 당시 C 마을을 공격했던 군인이 대한

민국군이었음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연합작전소대의 Y 중위는 C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C 마을을 공격하고 

있는 군대가 대한민국군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한국군 여단 화력지원 협

조본부에 연락해 C 마을의 남쪽 지역에 있는 논 부근에 대한 81mm 박격포 임무 관련 

좌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대한민국군이 그 지역에서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좌표 확인

을 거절당했고, C 마을 진입 허가 역시 대한민국군이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

다(갑 제16호증의1~2 중 Y 중위의 진술서). 이는 C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었던 시간에 

이 사건 1중대 중 일부 부대가 C 마을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③ 이 사건 1중대원으로서 가해자가 이 사건 1중대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으로

는, 1소대장 AC(갑 제13호증, 갑 제21호증의 1~4), 2소대장 AD(갑 제13호증), 3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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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갑 제13호증), 2소대원 M(갑 제22호증, 증인 M의 증언), 2소대원 AF(갑 제23호증)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 중 일부가 1968. 2. 12. 작전 당시 

마을 주민들을 사살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1소대장 AC과 2소대장 AD는 공통적으로 저격을 받은 후 마을에 진입하여 수

색하면서 발견한 주민들을 끌어내 후미 소대에게 인계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그 총소리가 후미 소대가 인계받았던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나아가 2소대장 AD는 부근에서 주민들

이 그 전날 살해당한 시신들을 도로변에 늘어놓고 대한민국군을 원망스런 눈길로 쳐다

보는 것을 보고서 그 전날 저녁에 들은 대로 뒤쪽으로 인계한 주민들을 후미 소대가 

총격하였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소대원 M은 C 사건이 발생

한 다음날인 1968. 2. 13. 오전에 1번 국도를 정찰할 때 C 마을 부근에서 주민들이 그 

전날 살해당한 시신들을 늘어놓은 것을 보았으며, 중대기지에 복귀한 후 다른 소대원

들로부터 그 전날 작전 시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마을 주민들을 공격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1중대원들의 진술은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④ 이 사건 1중대가 1968. 2. 12. C와 O 마을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때 미 해병대 

연락병인 ‘AG 일병’과 ‘AH 일병’이 동행하였는데, AH 일병은 1968. 2. 12. 작전 당시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1중대가 마을을 공격하였고, 마을을 공격한 부대는 이 

사건 1중대 전체가 아니라 한 개 소대(the platoon)였음을 진술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의1~2). AG 일병과 AH 일병은 이 사건 1중대가 공격한 마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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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중대(장, AI 대위)는 08:15에 1번 도로를 정찰하며 북진하고 O 마을에 진입하였

다가 공격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1:05에 중대의 선두부대는 

목표(11)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서쪽지역으로부터 30여발의 적사격을 받아 4.2“ 박격

포로 발사지점을 포격하여 제압할 수 있었으나 중대는 부상자 1명이 생겨 후송하였

다. 

  같은 시간에 중대의 후속부대는 미군 LVT 1대가 1번 도로상에서 ”부비트랩“에 

접촉하여 이에 탑승하고 있던 미군 1명이 부상을 입고 차체가 크게 파손된 사고가 

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이 사건 1중대에 의해 공격당한 마을의 모

습은 연합소대원 R 상병이 대한민국군에 의해 공격당한 C 마을의 모습을 촬영한 사

진․설명과 흡사하여, 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이 사건 1중대가 공격한 마을이 C 마을이

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계장은 ‘한국군이 마을 옆을 지나

가는데 저격을 받아 아군이 쓰러지자 마을을 포위하고 공격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학살 

당했지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 한 것으로 사건을 은폐하

였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였는데(갑 제18호증), 위 진술 역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이 

사건 1중대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⑥ 피고는 파월한국군전사는 공식기록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파월한국군전사의 

1968. 2. 12. 작전 상황에 관한 기록 중에는 이 사건 1중대가 C 마을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중대가 C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파월한국군전사 제4권 349면은 1968. 2. 12. 이 사건 중대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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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기 때문에 제1소대(장, AC 중위)로 하여금 이를 경비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제2, 3 소대만으로 목표 (12)~(13)을 공격하고 접적(接敵) 없이 탐색한 다음 

Suoi Co Ca(강) 서안인 마을 O(2)의 유력한 지형을 따라 남북으로 병력을 산개시켜 

제2, 제7중대와 같이 협조된 지역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하였다. 중대는 이때에 강 

너머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또 부상자 1명을 내고 13:10 O 마을(2)를 점령하고 급

편방어를 실시하면서 밤을 지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월한국군전사는 이 사건 1중대가 사건 당일 1번 국도를 따라 

북진하다가 작전지역인 Suoi Co Ca(강)변 쪽으로 가기 위해 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하여 

‘C’(C 마을)가 아닌 ‘O’(O 마을)에 진입하였다가 공격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하게 되었

고, 이리하여 11:05에 중대의 선두부대는 ‘목표(11)’를 공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중대가 1번 국도에서 작전지역인 Suoi Co Ca(강)변 쪽으로 가기 

위해 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하여 ‘C’(C 마을)에 진입한 사실은 별지2 ‘파월한국군전사 

부도 괴룡1호작전 경과요도’(갑 제11호증)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별지 2 도면에는 1번 

국도, C 마을, O 마을(1), O 마을(2), Suoi Co Ca(강)의 위치와 1968. 2. 12. 작전 당시 

이 사건 1중대의 동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1968. 2. 12. 당시 이 사건 1중대가 목표

(11) 즉, C(C 마을) 지역을 먼저 통과하고, 그 후 목표 (12), (13) 즉, O 마을(2)을 통과

하여 Suoi Co Ca(강)까지 진격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괴룡1호작전 경과요도에 따르면 ‘O’이라는 지명은 없고, ‘O(1)’과 ‘O(2)’라는 지

명이 존재할 뿐인데, 이처럼 같은 이름의 지명이 (1)과 (2)로 구분될 경우 정확성을 기

하는 군사기록에서는 지명을 ‘O(1)’과 ‘O(2)’로 명확히 특정하여 기록하게 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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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한국군전사는 이 사건 1중대의 1968. 2. 12. 작전 상황을 기록하면서 ‘Suoi CO 

Ca(江) 西岸인 마을 O (2)의 유력한 지형을 따라 南北으로 兵力을 散開시켜 제2, 제7

중대와 같이 協調된 지역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지명을 ‘O(2)’

로 명확히 특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파월한국군전사가 이 사건 

1중대가 1번 국도를 벗어나 진입한 마을의 지명에 관해 O(1) 또는 O(2)라고 특정하여 

기록하지 않고 위 경과요도 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명인 ‘O’이라고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경과요도에 따르면 ‘목표 (11)’은 ‘O(1)’과 ‘O(2)’ 즉 O이

라고 지칭되는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파월한국군전사에 

기록하고 있는 ‘1번 도로를 정찰하며 북진하고 O 마을에 진입하였다가 공격방향을 서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1.05에 중대의 선두부대는 목표(11)를 공격하였’다

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은 서술 내용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파

월한국군전사는 이 사건 1중대가 당시 C(C 마을)에 진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

으로 ‘C’ 지명을 ‘O’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나아가 파월한국군전사는 국방부가 편찬한 공식기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인 살상과 같은 전쟁범죄에 관해 사실 그대로 기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C 

사건에 관해서는 1968. 6.경에 이미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AJ 장군)의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군으로 변장한 베트콩들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그로부터 4년 뒤

에 편찬된 파월한국군전사는 이러한 공식 입장에 맞춰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

제 파월한국군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1968. 2. 12. 당시 이 사건 1중대의 작전상황과 관

련하여서 일부 사실을 아예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전투상보는 이 사건 1중대

가 1968. 2. 12. 차단 임무를 펼치던 중 철수하여 중대기지에 복귀하였다고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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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당시 작전에 참여하였던 2소대원 M 역시 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명령

이 떨어져 철수하여 중대기지로 복귀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전투상보’는 이 사건 1중

대뿐만 아니라 같은 1대대 소속으로 연합하여 차단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2중대’와 ‘7

중대’도 명령에 의해 철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파월한국군전사는 이 사건 1중대

가 마치 원래의 작전계획대로 차단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밤새 주둔하였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 허위기재의 의심이 든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고자 한 정황이 보이

므로, 파월한국군전사에 이 사건 1중대가 C 마을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1중대가 C 사건의 가해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⑦ 피고는 AK의 ‘C 마을을 공격한 것은 베트민군(베트콩)이라고 들었다’는 진술 내

용(갑 제29호증의1~2, 갑 제41호증)이 C 마을을 공격한 군인들이 대한민국군으로 위장

한 베트콩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AK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총소리를 듣고서 자신의 집

에 있는 방공호로 피신하였다가 사건이 종료된 후에야 방공호 밖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다(갑 제41호증). 그는 이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 이에 AK은 ‘C 마을을 공격한 것

은 베트민군이다’는 얘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그마

저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⑧ 주월미군 감찰보고서(갑제16호증의1, 2)는 이 사건에 대한민국군이 관련되었는지

에 관하여 ‘5. 결론 :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한민국군의 학살 사실

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군이 전쟁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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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월미군 감찰보고는 대한민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①~⑥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과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대한민국군

의 이 사건 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과의 교전 중 발생한 전투행위나 사고로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베트콩 내지 그 동조세력

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교전 중 발생한 전투행위나 사고로 인해 살상당한 것이므로 정

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학술논문(을제7호증, AL대학교 베트남학과 AM 교수의 

‘AN’)에 따르면, 먼저 O 마을과 C 마을은 베트콩이 활발히 활동하던 장소 혹은 적어도 

북베트남과 월남에 따르던 주민들이 혼재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고, 위 학술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디엔반현 디엔안사 공식 당사(黨史)에 나타난 베트남전(항미구국전쟁) 

기간 작전상황도를 보면, C 마을과 O 마을이 북베트남, 베트콩의 전투촌으로 표시되

고, 비밀 지하대피소가 C 마을과 O 마을에 각 1개소씩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

다. 

  ② 베트남전 당시 장교의 참전 상황에 관한 회상 글(을 제13호증) 중 1968. 7. 27. 

‘C 마을 수색작전’ 내용에는 국군의 수색작전 전날 새벽에 C 마을에서 8명의 베트콩이 

탈출하고, C 마을에 베트콩 지하조직이 있었으며, 수색 중 베트콩 소녀 2명을 체포하

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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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나 위 학술논문에 소개된 디엔반현 디엔안사 공식 당사(黨史)에 나타난 베트

남전 기간 작전상황도가 정확히 어느 시기의 상황을 표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마을의 상황적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베트남 전 참전 장교의 회상 글은 이 사건과 약 5개월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 2. 12. C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할 당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베트

콩 또는 그 동조세력으로 취급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방공호에 있던 원고나 원고의 가족, 친척이 무장

을 하였다거나 무장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당시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번 국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 북서쪽

으로부터 수십 발의 저격을 받았고, 이후 C 마을에서 수색 작전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앞서 나.의 1)에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① 전쟁 중이어도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거나 참여한 것으로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적대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당시 베트콩이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전투행위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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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고의 친척인 AA와 N는 각각 남베트남 민병대와 농촌개발단에서 근무하고 있었

고, 실제 당시 총격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는 남베트남 민병대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마을을 수색하면서 적

을 색출하는 과정(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고, 적대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이 사건 1중대원, 미 해병대 연락

병의 각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비무장 상태

에서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받았고, 그렇게 총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영유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연합작전소대원 R 상병은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시체 더미 주위에서 

총구멍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총

에 맞았거나 총검에 찔렸음을 나타낸다(갑 제16호증의1~2 중 R 상병의 진술서). 이는 

당시 상황이 적과의 교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N는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원고의 어머니를 비

롯하여 십여 명의 주민들을 한곳으로 모아 놓고 총으로 사살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것

을 직접 보았다고 하고, 연합작전소대와 함께 C 마을로 들어가 구호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원고와 원고의 오빠인 F이 구조되는 것을 봤고, 집단

적으로 살해당한 주민들의 시체 더미도 발견하였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④ 파월한국군전사(갑 제10호증의3)가 기록하고 있는 1968. 2. 12. 작전상황의 내용

을 살펴보면, 제2대대 소속 6중대가 적의 동굴 2개를 발견하고 수색 끝에 총 5명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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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한 전과를 기록하고, 제3대대 소속 8중대가 작전 수행 중에 

적과 교전하여 총 22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한 전과 등을 기록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말로 베트콩 내지 그 동조세력이었고 이 

사건 1중대가 교전 중에 이들을 사살한 것이라면, 이 역시 작전 수행 중에 얻은 전과

여서 파월한국군전사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1968. 2. 12. 

이 사건 1중대의 작전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이는 C 마을에

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적과의 교전 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정당행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이 정한 5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을 원고가 성년이 된 때

로부터라고 보더라도 40년 이상 지났으며, 중요증거라고 주장하는 주요 증인들인 국군

들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3년, 2014년경이 되고, 미군감찰보

고서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00. 6.경이 되는데,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5년간 행사하지 

d d d d d û rd d d d

d d d d d d d d rdd d~dvtvwqtvqu{



- 29 -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2006다709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

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

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

고 2009다33754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5년의 장기시효기간 기산과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

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

지 않는다(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등 참조).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6, 18, 21 내지 23, 25 내지 30, 32 내지 38,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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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미군과 대한민국군은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하였으며, 남베트남 정부는 1975. 

4. 30. 북베트남의 전면 공세 속에서 항복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전되

고, 1976. 7.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국교

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1992. 2. 22.에서야 수교에 이르렀다.  즉, 이 사건이 발생

한 이후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종전이 된 이후에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단절되어, 원고가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원고는 만 8세였고, 이 사건으로 가족들을 모두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 사실상 고아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③ 주월한국군은 C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68. 4.경 헌병대 수

사관을 통해서 1중대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을 ‘한국군으로 변장한 베트콩들의 소행’

이라는 취지로 조사하도록 하여 진상을 은폐하는 조치를 하고(갑 제18호증), 이어 

1968. 6.경 주월한국군 사령관(AJ 장군)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군으로 변장한 

베트콩들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

다고 볼 만한 정황 사실이 있다.  

  ④ 피고는 1969년에 수사기관(중앙정보부)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

상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거부는 물론 진상조사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등 사건의 진상

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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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에서의 대한민

국 군인의 민간인 살상 여부에 대한 피고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원고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2019. 4. 4. 피고를 상대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9. ‘국내 자료에서는 대

한민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⑥ 전쟁 등의 시기에 군인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지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는 은폐되기 쉽고, 통상의 법절차에 의한 구제가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외국

인이라는 점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최근까

지도 이 사건의 가해 부대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⑦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주월미군 감찰보고서의 비밀 해제 및 

내용 소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관련 부대원들의 인터뷰 내지 진술 

등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베

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 등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의 변호사(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 중 1명이다)가 2017. 8. 2. 국가정보원

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1969. 11.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1

중대의 장교로 근무하던 3인(AC, AD, AE)을 피조사자로 하여 조사하였음’을 이유로 

‘관련자를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 목록’과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

고서 등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의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614)를 제기하여 2018. 7. 27. 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

가정보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사건 1중대의 장교로 근무하던 피조사자 3인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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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 8. 14.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

고 그 목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후 최종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021. 4. 6. 마이크로필름 촬영목록 중 피조사자 3인 이름과 출신지만 기재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관련 부대원들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지 진술에 부합하

는 공적인 자료가 존재함이 비로소 확인되었다. 

  ⑧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증거자료와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막연히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실익이 없었던 상태였

다.          

  나)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나 군 당국이 원고의 이 사건 국가

배상청구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

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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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더

라도, 앞서 3)의 가) ①~⑧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내지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

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

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

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

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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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인권침해의 불법성과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5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어 그 기간에 물가와 통화가

치가 상당한 정도로 변동되어 위자료 액수의 증액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울러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위자료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2.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7.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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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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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본/ 국문본)  

Article 598.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law enforcers

The State must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law enforcers as prescribed in the   
Law on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State.

국가는 국가배상책임법에 규정된 대로 공무집행자(법집행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원문)

  Điều   598.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do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gây ra

Nhà nước có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do hành vi trái pháp luật của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gây ra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của Nhà nước.

 (영문본/ 국문본)   

Article 2. Entities eligible for compensation

Eligible for compensation ar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uffering   from material 
damage or having mental suffering caused by official duty   performers within the scope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prescribed   in this Law.

본 법에 규정 된 주 보상 책임 범위 내에서 공무 수행자에 의해 물질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조직은 보상을 받는다.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terms and expressions below are construed   as follows:

1. Damage sufferer means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suffers from a material   
damage or has a mental suffering caused by an official duty performer   within the scope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prescribed in this Law.

2. Official duty performer means a person who is elected, approved, recruited or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cadres and civil servants and   relevant laws to a 
position in a state agency to perform administrative   management or conduct legal 
proceedings or judgment execution, or a person   who is assigned by a competent state 
agency to perform a task related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legal proceedings or 
judgment execution.

[별지]

  베트남 법령 목록 

1. 베트남 민법 제598조 

2.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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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Điều 2.Đốitượngđượcbồithường

Cá nhân, tổ chức bị thiệt hại về vật   chất, thiệt hại về tinh thần do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gây ra thuộc phạm vi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của Nhà nước được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Điều 3.Giảithíchtừngữ
Trong Luật này, các từ ngữ dưới đây   được hiểu như sau:

1. Người   bị thiệt hại là cá nhân, tổ chức bị thiệt hại về vật chất, thiệt hại về tinh thần 
do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gây ra thuộc phạm vi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của Nhà nước 
được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2. Người   thi hành công vụ là người được bầu cử, phê chuẩn, tuyển dụng hoặc bổ 
nhiệ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n bộ, công chức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vào 
một vị trí trong cơ quan nhà   nước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hành chính, tố tụng 
hoặc thi hành án hoặc người khác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có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quản lý hành chính, tố tụng hoặc thi hành án

1. 손해를 입은 자란 이 법에 규정 된 국가 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수행자에 의해 물질
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2. 공무 수행자란 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에 따라 국가 기관에서 행정 관리를 
수행하거나 법적 절차 또는 판결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선출, 승인, 채용 또는 임명되는 사람 
혹은 관할 국가 기관에서 행정 관리, 법적 절차 또는 판결 집행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영문본/ 국문본)  

Article 30.

1. Every one has the right to lodge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with the competent

State bod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against the illegal acts of State orga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2. The competent State bod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must receive and handle 
the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The   person who has suffered loss and injury shall be 
entitled to damages for any   material harm suffered and his reputation rehabilitated.

1. 모든 사람은 기관, 단체, 개인의 법률 위반에 관하여 관할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이의신청, 고
소할 권리를 가진다. 

2. 관할 기관, 단체, 개인은 이의 신청, 고소를 접수, 해결하여야 한다. 손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물질, 정신 및 명예회복에 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48. Foreigners residing in Vietnam must obey the Constitution and law of Vietnam; 
they shall receive State protection with regard to their lives, possessions and legitimate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Vietnamese law.

3. 베트남 헌법 제30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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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
명, 재산 및 정당한 권리, 이익의 보호를 받는다.

(원문) 

Điều 30 

1. Mọi người có quyền khiếu nại, tố   cáo với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có thẩm quyền 
về những việc làm trái pháp   luật của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2.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có thẩm quyền   phải tiếp nhận,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tố cáo. Người bị thiệt hại 
có quyền được   bồi thường về vật chất, tinh thần và phục hồi danh dự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48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ở Việt Nam phải tuân theo Hiến pháp và pháp luật Việt Nam; 
được bảo hộ tính mạng, tài sản và các quyền, lợi ích chính đáng theo pháp luật Việt 
Nam.

(영문본/ 국문본)

Article 465.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of foreigners,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branches or representatives offices of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Vietnam, States of foreign 
countries

1.Foreigners,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offi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tnam may initiate lawsuits to Vietnamese   
Courts to request the protection of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when being 
infringed upon or when being in dispute.

1. 베트남의 외국인, 외국 기관 및 단체, 국제기구, 국제기구 대표사무소는 자신의 합법적   권
리와 이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분쟁 중일 때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When participating in civil procedures, foreigners,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branches or representatives offices in Vietnam of foreign agencies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Vietnam and States of foreign 
countries shall have rights and obligations to conduct procedures like Vietnamese citize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2.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단체, 외국 혹은 국제기관의 베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지점 등
이 민사 소송 절차에 참여할 때, 민사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 시민, 기관, 단체 등
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원문)  

4.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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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iều 465. Quyền, nghĩa vụ tố tụ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tại Việt Nam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và tổ chức 
quốc tế,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Nhà nước nước ngoài

1. Người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có quyền khởi kiện đến Tòa án Việt Nam để yêu cầu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mình khi bị xâm phạm hoặc có tranh chấp.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tại Việt Nam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eo ủy 
quyền có quyền khởi kiện đến Tòa án Việt Nam để yêu cầu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ủy quyền bị xâm phạm hoặc có tranh chấp.

2. Khi tham gia tố tụng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tại Việt Nam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Nhà nước nước ngoài có quyền, 
nghĩa vụ tố tụng như công dân, cơ quan, tổ chức Việt Nam.

3. Nhà nước Việt Nam có thể áp dụng nguyên tắc có đi có lại để hạn chế quyền tố 
tụng dân sự tương ứ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tại Việt Nam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mà Tòa án của nước 
đó đã hạn chế quyền tố tụng dân sự đối với công dân, cơ quan, tổ chức Việt Nam,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tại nước ngoài của cơ quan, tổ chức Việt Nam.

(영문본/ 국문본)

Article 299.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of foreign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ranches or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representative agencies in Vietnam

1. Foreigners,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branches or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representative 
agencies in Vietnam may institute lawsuits at Vietnamese courts to request review of   
administrative decisions or administrative acts when having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decisions or acts are illegal and infringe upon their lawful rights and interests.

1.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단체, 외국 혹은 국제기관의 베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지점 등
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나 행위가 위법이고, 이것이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믿을 근거가 있을 때 해당 행정적 결정이나 행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베
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When participating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eign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ranches or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representative   agencies in Vietnam have procedural 
rights and obligations like Vietnamese citize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2. 행정절차에 참여할 때, 베트남의 외국인, 외국 기관, 외국 단체, 외국   혹은 국제 기관의 베
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나 지점 등은 베트남 시민, 기관, 단체와 같은 절차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베트남 행정소송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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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Vietnamese State may app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o restrict relevant   
administrative procedural rights of foreigners,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branches 
or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heir representative agencies in Vietnam which the courts of their countries 
have restricted toward Vietnamese citize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overseas Vietnamese agencies and organizations.

3. 베트남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베트남 시민, 기관 및 조직, 해외 베트남 기관 및 조직
의 지점 및 대표의 (행정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 외국 기관 및   단체, 외국 
기관 및 단체의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 베트남의 국제기구 또는 대표 기관의 관련 행정 소송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문) 

Điều 299.   Quyền, nghĩa vụ tố tụ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1. Người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có quyền khởi   kiện đến Tòa án Việt Nam để yêu cầu xem xét lại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hành   vi hành chính khi có căn cứ cho rằng quyết định, hành vi đó là 
trái pháp luật   và xâm phạm đến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mình.

2. Khi tham gia tố tụng hành chính,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có quyền, nghĩa vụ tố tụng như công dân, cơ 
quan, tổ chức Việt   Nam.

3. Nhà nước Việt Nam có thể áp dụng   nguyên tắc có đi có lại để hạn chế quyền tố 
tụng hành chính tương ứ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mà Tòa án của nước đó đã hạn chế quyền tố tụng hành 
chính đối với công dân Việt   Nam, cơ quan, tổ chức Việt Nam,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cơ quan, tổ   chức Việt Nam tại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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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파월한국군전사 부도 괴룡1호작전 경과요도 중 

이 사건 1중대 작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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